
I M P A C T  C O N N E C T O R  ·  W E E K L Y  I N T E L L I G E N C E  B R I E F I N G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4

목소리는 낮아지고 장부는 두꺼워졌다 — 미국 기업 79곳이 기후 목표를 내려놓은 해, 외부

검증은 74%로 늘었다

4

보고는 가벼워지고 주장은 무거워졌다 — 유럽이 같은 주에 한쪽 규칙은 풀고 한쪽 규칙은

조였다

6

탄소 제거가 재무 책임자의 결재를 통과하는 법 — 10년 선구매 4,000만 톤, 연 80만 톤

공급자, 그리고 반려된 국제표준

9

02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 11

공적 기후 재원이 물러난 자리 — 개발금융기관은 약정을 늘리고, 싱가포르의 가족 자본은

위험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11

재단의 시계가 빨라진다 — 원금을 다 쓰겠다는 재단, 5억 달러 사업을 접은 재단, 18조

달러 유산을 기다리는 비영리

13

사명을 잠근 기업은 어떤 돈을 받아야 하나 — 사회적기업 세계포럼의 선언과, 노동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필라델피아의 지주회사

15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계산 — 유엔여성기구의 3억 개 일자리, 프랑스

알츠하이머 마을의 정책화 요구

17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19

기본법 다음의 첫 설계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임팩트펀드 367억 원, 연 1,500억 원

보증

19

돈의 모양을 바꾸는 세 실험 — 가치금융신협 추진, 사회복지법인의 첫 공익목적투자,

1,432명의 통화 기록

20

99개사의 감축 수단표 — 효율과 재생전력은 80%에 가깝고, 공급망 실측 데이터는 4%에

멈춰 있다

22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4

1



05 이번 호 전망 25

06 편집장의 글 25

① 말을 줄이는 기업과 기록을 늘리는 기업은 같은 기업이다 25

② 물러나는 돈과 다가오는 돈 사이의 이음새 26

③ 한국의 설계도에 빠져 있는 한 줄 26

2



🔒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임팩트는 '말하는 비용'이 커지고 '증명하

는 비용'이 싸지는 쪽으로 이동한다

세 흐름을 한 줄로 묶는 연결 고리는 비용 구조다. 미국에서 기후 목표를 공표

하는 비용은 주 법무장관의 조사와 반독점 소송 위협으로 올라갔고, 유럽에서

근거 없는 환경 문구를 쓰는 비용은 매출의 4%라는 제재로 올라갔다. 두 곳 모

두 '말'의 값이 비싸졌다. 반대로 증명의 값은 내려가고 있다. 유럽은 보고 항목

을 61% 줄여 공시 작성 부담을 덜었고, 외부 검증은 표준 절차가 됐으며, 탄소

제거는 전력구매계약처럼 가격과 물량을 미리 고정하는 계약 틀을 얻었다. 개

발금융 쪽에서도 같은 논리가 나온다. 혼합금융을 키우는 가장 싼 개혁은 새

돈이 아니라 이미 가진 부도율·손실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T H I S  W E E K  P O I N T

미국 대기업의 기후 목표가 처음으로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업들이 받는 외부 검증은

늘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러셀3000 기업을 25년 치로 추적한 결과, 기후 목표를 가

진 기업은 2022년 1,140곳에서 2024년 1,056곳으로 줄었다. 상장사 지속가능성 책

임자 수도 1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반면 S&P500 보고서 250건을 분석한 자문사

조사에서는 보고서 발간을 보도자료로 알린 기업이 62%에서 32%로 줄었는데 데이

터 외부 검증을 받은 기업은 54%에서 74%로 늘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장부는 두

꺼워지는 중이다.

유럽은 보고서를 가볍게 만들고, 광고 문구는 무겁게 만들었다. 개정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이 관보에 실려 의무 공시 항목이 61% 줄었고, 같은 주 27일부터 탄소상쇄

만으로 '탄소중립'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됐다.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까지 제재

가 가능하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를 실제로 공시한 기업은 1년 새 542곳에서 1,154곳

으로 두 배가 됐다.

공적 기후 재원이 물러나는 자리에 누가 들어서는지가 한 주 사이에 드러났다. 미국이

아시아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 기후 목표를 폐기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영국·일

본·캐나다의 개발금융기관은 약정을 늘렸고, 싱가포르의 가족 자본은 "위험이 있는

곳에 좋은 거래가 있다"며 앞으로 나섰다. 탄소 제거 시장에서는 구매 기업 연합이 10

년짜리 선구매로 4,000만 톤을 묶었고, 곡물 가공 대기업이 연 80만 톤 규모로 공급

자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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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동은 임팩트 조직이 투자해야 할 역량의 순서를 바꾼다. 지난 몇 년은 목

표를 발표하고 캠페인을 여는 능력이 주목받았지만, 지금 가격을 받는 것은 검

증된 숫자와 장기 계약서다. 말이 줄어드는 것을 후퇴로만 읽으면 오판한다.

같은 기업이 말은 줄이면서 검증은 늘렸고, 같은 주에 탄소 제거 구매는 재무

책임자의 결재를 통과했다. 줄어든 것은 선언이고, 늘어난 것은 계약과 감사

다.

한국 조직에게 이 이동은 두 방향으로 온다. 유럽에 제품을 파는 기업은 27일

부터 적용되는 광고 규정을 당장 지켜야 하고, 국내에서는 기후공시 의무화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이 함께 설계되는 중이다. 두 곳 모두 '무엇을 말할 것

인가'보다 '무엇을 장부에 남길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하는 자리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장부는 두꺼워졌다 — 미국 기업 79곳이 기후 목표

를 내려놓은 해, 외부 검증은 74%로 늘었다

하버드대 살라타 기후·지속가능성 연구소가 21일 기업 기후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27명

의 연구진이 약 2년 동안 지속가능성보고서, 연차보고서,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서류, 보도자료를

뒤져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98%를 포괄하는 러셀3000 기업의 기후

목표 변화를 한 줄로 이어 붙였다. 결과는 한 방향이었다. 기후 목표를 가진 기업은 2022년 1,140

곳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 1,135곳으로 멈췄다가 2024년 1,056곳으로 79곳 줄었다. 같은 해 과

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에서 1만 번째 약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니, 미국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데이터에는 더 불편한 숫자도 있다. 한 번이라도 감축 목표를 발표한 기업의 83%는 목표 연도에 닿

기 전에 목표를 고쳤고, 그 가운데 약 42%는 야심을 낮췄으며 높인 쪽은 약 15%에 그쳤다. 연구진

의 한 명인 조셉 올디 케네디스쿨 교수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ESG

펀드와 기후 비영리단체를 반독점·주주이익 침해로 조사하면서 생긴 위축 효과, 기업의 자발적 목

표가 정부의 장기 목표를 따라가는 경향, 그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기대만큼 사업 전환의 동력이

되지 못했고 이후 상당 부분 되돌려졌다는 점이다.

같은 주 프랑스의 한 지속가능경영 매체는 미국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책임자 수가 15년 만에 처음

줄었다는 인력 조사 결과를 전했다. 그런데 기업이 입을 닫는 방식은 생각보다 정교하다. 국내 한

ESG 전문 매체가 글로벌 자문사 테네오의 분석을 소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나온 S&P500 기업 지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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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보고서 250개 가운데 발간 사실을 보도자료로 알린 기업은 2022년 62%에서 2025년

32%로 줄었지만, ESG 데이터의 외부 검증을 받은 기업은 54%에서 74%로 늘었다. 국제회계사연

맹 등이 글로벌 대기업 약 1,400곳을 추적한 결과도 같다.

외부 검증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4년 75%로 올랐다. 투자자 조사에서는 위험과 기회를 평

가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를 크게 활용한다는 응답이 39%에 불과했고 재무제표와 별도 투자자 채

널을 쓴다는 응답이 69%와 64%였다. 홍보 채널에서는 ESG가 사라지고 있지만, 투자자 채널로 옮

겨 가 숫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24일 지속가능성 데이터 기업 클

래리티AI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거점을 마드리드에 두겠다고 한 것도 같은 지형을 보여준다. 전 세

계 지속가능 펀드 자산의 80% 이상이 유럽에 있고, 미국에서는 의결권 자문사 자체가 정치적 압박

을 받고 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한국·일본·독일·아르헨티나 등 9개 나라 10개 매체가 '그

린허싱(환경 성과를 일부러 덜 알리는 전략)'을 다뤘다. 하버드 데이터베이스는 공개 당일

부터 이틀 사이 미국·한국 매체 두 곳이 연달아 분석 기사를 냈다.

한국 시사점 — 국내 상황은 미국과 반대처럼 보이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보건복지

부가 9월 14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105개 기업의 담당자 200여 명을 불러 첫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었고, 정부는 기후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

드 이행을 점검할 때 ESG 요소 고려 여부를 확인·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즉 한국에서는 목소리를 낮출 여지보다 투자자 앞에서 숫자로 답해야 할 자리가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 숫자의 종류다. 같은 매체의 국내 대기업 99개사 공시 분석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과 기후위험은 비교적 잘 파악했지만 이를 자산·매출·비용·투자로 연결한

공시는 부족했다. 미국 기업들이 홍보를 줄이면서도 검증을 늘린 방향이 한국에서도 정답

에 가깝다. 보도자료의 양이 아니라 검증받은 데이터의 범위가 다음 평가를 가른다.

🔒

심층 — 목표를 철회하는 것과 목표를 숨기는 것은 다르다: '침묵의 비용'을 누가 치르

는가 (하버드 러셀3000 데이터 · 테네오 250개 보고서 분석)

왜 중요한가. 하버드 데이터의 가치는 같은 기업 집단을 25년 동안 따라갔다는 데 있다.

그동안 기업 기후 행동을 말하는 통계는 대개 '새로 약속한 기업 수'였고, 약속을 철회하

거나 낮춘 기업은 분모에서 조용히 빠졌다. 이번 데이터는 83%가 목표를 고쳤고 42%

가 야심을 낮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목표는 한 번 발표되면 끝나는 선언이 아

니라 계속 바뀌는 계약서였다. 동시에 외부 검증 74%라는 숫자는 기업이 입을 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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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록을 없애는 것이 다른 일임을 보여준다. 말의 비용이 오를 때 기업은 말을 줄이지

만, 자본 비용과 연결된 기록은 오히려 늘린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검증과 데이터를 파는 쪽이다. 검증 수요는 홍보 예산이 줄어도 줄

지 않고, 의결권 자문사와 데이터 기업의 합병처럼 투자 판단과 관여를 한 체계로 묶는

서비스가 커진다. 투자자 관계 부서도 승자다. 지속가능성 정보가 IR 페이지로 옮겨 가면

서 예산과 발언권이 그쪽으로 이동한다. 패자는 발표 중심으로 일해 온 지속가능경영 조

직이다. 책임자 수가 15년 만에 줄었다는 조사는 이 기능이 독립 부서에서 재무·법무 안

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 다른 패자는 외부 추정에 평가를 맡기게 되는 기업이

다.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면 평가기관이 업종 평균으로 배출량을 추정해 채워 넣고, 그

추정치가 기업의 설명보다 투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적용.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 105곳을 상대로 첫 수탁자 책임 설명회가 열린 2026

년 9월 이후, 국내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담당자가 할 일은 발표 계획보다 검증 범위를 정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외에 인적자본과 안전보건 데이터 중 무엇을 외부 검증에 넣을지

올해 안에 결정하고, 그 데이터를 IR 자료에 옮기는 담당자를 정한다. 임팩트 투자사는

피투자 기업에 '보고서 발간'이 아니라 '검증받은 지표 세 개'를 요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놓치기 쉬운 함정. 그린허싱을 '조용히 잘하는 것'으로 미화하는 것이다. 말을 줄인 기업

중 일부는 실제로 목표를 낮췄고, 외부에서 그 둘을 구분할 방법은 검증된 데이터뿐이다.

또 미국의 흐름을 곧바로 한국의 규범으로 옮기는 것도 위험하다. 미국의 침묵은 법적 공

격에 대한 방어지만, 한국은 공시 의무가 오히려 늘어나는 쪽이라 같은 전략이 평가 하락

으로 돌아올 수 있다.

출처: Trellis (미국, 2026-09) — U.S. companies are dropping climate targets, Harvard data

reveals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하버드 연구진 "전 세계 느는데, 미국만 기후 목표기업 줄어"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ESG 홍보는 줄고 투자자 정보는 늘었다…그린허싱 시대의 공시전략 ·

Novethic (프랑스, 2026-09) — Le nombre de directeurs durabilité en baisse pour la première

fois depuis 15 ans aux Etats-Unis · ESG Today (국제, 2026-09) — Proxy Advisor Glass Lewis

Merges with Clarity AI to Build Sustainability Data and Stewardship Platform

보고는 가벼워지고 주장은 무거워졌다 — 유럽이 같은 주에 한쪽 규칙

은 풀고 한쪽 규칙은 조였다

유럽연합이 21일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을 관보에 실었다. 2025년 초 옴니버스 간소화 패

키지로 시작된 1년 넘는 개정 작업의 마무리다. 새 기준은 11월 10일 발효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 회계연도는 옛 기준을 쓰면서 일부 완화 조항을 먼저 적용

하거나 새 기준 전체를 조기 적용할 수 있는 전환기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지난해 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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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무 공시 항목을 61% 줄이고 자율 공시 항목을 모두 없애 전체 항목을 70% 넘게 줄였

다. 적용 대상도 크게 줄었다. 매출 4억 5,000만 유로와 직원 1,000명 기준을 넘지 않는 기업이 빠

지면서 의무 공시 기업이 약 90% 감소했고, 기준 아래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자율 기준 범위로 제한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중중대성평가다. 기업은 모든 영향·위험·기회를 하나씩 평가하는 대신

사업모델과 업종, 지역, 가치사슬을 먼저 보고 중요한 주제를 추리는 하향식 방식을 쓸 수 있게 됐

다. 덴마크의 농업·에너지 기업과 바이오 기업은 최종 확정 전부터 이 방식을 적용했고, 글로벌전

자협회는 15일 반도체와 전자부품 공급업체용 평가 도구를 개편했다. 같은 주 반대 방향의 규칙도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 녹색전환 역량강화 지침이 27일부터 적용되면서 탄소상쇄만을 근거로 한

'탄소중립' 광고, 근거 없는 '친환경·그린' 같은 포괄적 표현, 인증받지 않은 자체 지속가능성 라벨

이 금지됐다.

미래 성과 목표를 광고하려면 자원이 배정된 실행 계획과 독립 제3자 감사가 필요하다. 위반하면

연 매출의 최대 4%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이 2020년 조사했을 때 역내 환경 주장의

53.5%가 모호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거나 근거가 없었다. 독일 통신사와 광학 기업은 이미 환경 표

현을 고치고 있다. 한편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권고안에 맞춰 자

연 정보를 한 가지 이상 실제 공시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1년 사이 542곳에서 1,154곳으로 늘었고,

공시를 약속한 기관 중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은 26조 6,000억 달러에 이른다. 공시 기업의 국가 분

포는 일본이 24%로 압도적이었고 한국은 3%로 상위 10개국 안에 들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유럽 광고 규정은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한

국 등 12개 나라 19개 매체가, 개정 보고기준은 11개 나라 19개 매체가 다뤘다. 한국 매

체도 두 사안을 모두 기사로 냈다.

한국 시사점 — 한국 기업에게 두 규칙은 다른 경로로 닿는다. 보고 기준 간소화는 유럽

자회사를 둔 대기업의 작업량을 줄이지만, 광고 규정은 규모와 무관하게 유럽에 제품을

파는 모든 기업에 27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유럽 규정이 탄소상쇄 기반 탄소중립 광고를

아예 금지했다는 점은 국내 기업이 수출용 포장과 온라인몰 문구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 관련 공시에서 한국이 3%로 상위 10개국에 든 것은 일본의 24%와 비교하

면 아직 시작 단계다. 금융위원회가 기후공시 의무화를 준비하는 지금이 자연 항목을 어

떤 순서로 붙일지 함께 논의할 시기다.

🔒

심층 — 규칙이 풀리는 곳과 조이는 곳의 경계: 기업 간 보고는 줄이고 소비자 앞 주장

은 늘린다 (개정 보고기준 · 녹색전환 광고 지침 · 자연 공시 1,15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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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두 규칙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설계다. 유럽은 기업이 투자자와 거래

처를 위해 쓰는 보고서의 분량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가 보는 광고에서의 주장은 증거 없

이는 쓸 수 없게 만들었다. 부담을 줄인 곳은 문서 작성이고, 부담을 늘린 곳은 대중을 향

한 약속이다. 보고서가 가벼워질수록 광고 문구 하나를 뒷받침할 전과정평가와 공급망

데이터는 더 중요해진다. 결국 기업은 적게 보고하되, 보고하는 것은 제품 단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제품 단위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다. 전과정평가와 제품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를 이미 갖춘 기업은 경쟁자가 '친환경'이라는 말을 잃을 때 구체적인 숫자

로 차별화할 수 있다. 하향식 평가 도구를 파는 업종 협회와 컨설팅도 승자다. 패자는 탄

소상쇄로 탄소중립을 광고해 온 소비재·항공·금융 브랜드다. 또 기준 아래로 빠진 중소

기업이 반드시 승자인 것도 아니다. 의무는 사라졌지만 대기업 고객이 자율 기준 범위 안

에서 여전히 데이터를 요구한다.

한국 적용. KOTRA와 한국무역협회 같은 수출 지원 기관이 2026년 9월 27일 적용일에

맞춘 점검표를 내놓는 것이 가장 넓게 닿는 대응이고, 유럽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국내 중

견기업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포장·홈페이지·소셜미디어에서 '친환경'·'그린'·'탄소중

립' 표현을 전수 목록화하고, 근거 자료가 없는 문구는 삭제 목록으로 옮기는 일을 먼저

한다. 유럽 자회사를 둔 대기업은 2027 회계연도 적용 전에 하향식 중대성 평가로 전환

할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내 공시 준비와 한 문서로 관리하는 편이 중복 비용을 줄인

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간소화를 규제 후퇴로 읽는 것이다. 항목은 줄었지만 남은 항목의 검

증 기대는 오히려 높아졌고, 광고 규정은 강화됐다. 또 하나는 광고 규정을 마케팅 부서

만의 일로 두는 것이다. 이 지침은 지속가능성·법무·공급망·마케팅을 가로지르는데, 여

러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도 그것을 올바른 문구와 연결할 담당자가 없어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09) — EU Publishes Final Revised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n Official Journal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EU 개정 ESRS 확정, 기업

이중중대성평가 부담 낮춘다 · ESG Today (국제, 2026-09) — Beyond Greenwashing: Navigating the

EU Directive on Green Claims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EU 그린워싱 규제 27일 적용,

도이치텔레콤·자이스, 환경표현 손질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TNFD 공시 1년 새 2배, 1000곳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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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거가 재무 책임자의 결재를 통과하는 법 — 10년 선구매 4,000

만 톤, 연 80만 톤 공급자, 그리고 반려된 국제표준

지난 호에 탄소 크레딧의 값이 발행량에서 품질로 옮겨 가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품질

을 사는 계약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맥킨지·세일즈포스 등

이 참여한 자연 기반 탄소 제거 구매 연합은 지난 3년 동안 4,000만 톤이 넘는 선구매 계약을 맺었

다며 재무 책임자를 설득한 방법을 공개했다. 핵심은 세 가지였다. 사업 설계의 품질과 별개로 '약

속한 톤이 실제로 인도될 위험'을 개발사의 자금 조달과 실적, 시범 운영으로 따로 평가했고, 재생

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의 선례를 설득 논리로 썼으며, 인도된 만큼만 지불하는 구조에 최소 인도량과

대체 크레딧 조항을 넣었다. 10년짜리 계약을 처음 맺어 본 회원사도 있었다고 한다.

같은 주 공급 쪽에는 규모가 다른 참가자가 들어왔다. 곡물 가공 대기업 ADM은 네브래스카 옥수수

가공 공장에서 에탄올 발효 중 나오는 생물 기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와이오밍의 지하 저장소에

묻는 사업으로 연 80만 톤이 넘는 제거 크레딧을 내겠다고 밝혔다. 탄소 제거 인증 플랫폼 퓨로어스

가 지질 저장 방법론으로 심사 중이며 연말까지 첫 발행을 기대하고, 발행 기간은 15년이다. 폐기물

유기물을 지하에 주입하는 스타트업은 3,500만 달러의 부채 조달을 받았다. 지분과 보조금이 아니

라 부채로 자금을 댈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이 시장이 금융 상품의 언어를 얻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다.

공급망 쪽에서는 광산기업 BHP가 칠레 에스콘디다 광산에서 재생에너지와 담수화 해수로 생산한

구리의 감축 성과를 환경속성인증서로 떼어 내 아마존에 파는 실증을 시작했다. 실물 구리와 환경

속성을 따로 거래하는 방식을 구리 공급망에 적용한 첫 사례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칙을 정할 국제

표준은 한 걸음 물러났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넷제로 전환계획 표준 초안은 88개국 표준기구가 참

여한 투표에서 승인 기준에 못 미쳐 위원회로 돌아갔다. 약 5,000건의 의견이 접수돼 기구 역사상

최대 참여였고, 화석연료 생산국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국가는 탄소 크레딧 사용 규

칙을 검토할 시간을 더 원했다. 이 표준은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통합 회계 기준을 만드는 작업과도

얽혀 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일본·싱가포르·한국 등 8개 나라 23

개 매체가 탄소 제거를 다뤘다. 국제표준 초안 반려는 미국 매체 두 곳이 같은 날 확인했

고 한국 매체는 이달 초 초안 논란을 먼저 전했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은 이 시장에서 구매자와 공급자 두 자리에 있다. 지난 호에 전했듯

대한상의 인증센터는 2023년 문을 연 뒤 32개 방법론과 31개 사업을 등록해 280만 톤

이상을 발행했다. 이번 주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값을 받는 크레딧이 '발행된

톤'이 아니라 '장기 계약으로 묶인 톤'이라는 점이다. 이번 주 우리가 살핀 범위에서 국내

기업이 탄소 제거 선구매 계약의 조항을 공개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다. BHP·아마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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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속성인증서 거래는 공급망 배출을 줄여야 하는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이 원자

재 공급사와 맺을 계약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다.

🔒

심층 — 재무팀이 사는 것은 톤이 아니라 인도 확실성이다: 선구매·부채·인증서가 만

든 세 번째 탄소 시장 (구매 연합 4,000만 톤 · ADM 연 80만 톤 · ISO 초안 반려)

왜 중요한가. 탄소 제거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미래에 사는' 거래였고, 재무

책임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품이었다. 이번 주 공개된 설득 방식은 이 상품을 재

무 언어로 번역했다. 인도 위험을 품질 위험과 분리하고, 전력구매계약이라는 익숙한 틀

을 가져오고, 계약 조항으로 손실을 제한했다. 이 번역이 성공하자 부채 조달이 가능해지

고, 곡물 가공 기업처럼 기존 산업 설비를 가진 대형 공급자가 들어온다. 시장이 '품질 논

쟁'의 단계에서 '계약 구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이미 저장 인프라와 인허가를 가진 산업 기업이다. ADM은 2011년

부터 연방 허가 지하 주입정을 운영해 왔고, 그 경험이 곧 인도 확실성이 된다. 선구매 계

약 표준을 만든 구매 연합과 인증 플랫폼도 승자다. 패자는 인도 이력이 없는 초기 개발

사다. 인도 위험 평가가 표준이 되면 좋은 설계만으로는 계약을 따기 어렵다. 국제표준

반려의 패자는 크레딧 사용 규칙이 빨리 정해지길 기다리던 구매 기업이다. 규칙 공백이

길어질수록 각 기업은 자체 기준으로 방어해야 한다.

한국 적용. 대한상의 인증 체계로 크레딧을 발행하는 국내 사업자는 2026년 안에 인도

이력(발행 예정량 대비 실제 발행량)을 사업별로 공개하는 것이 해외 구매자의 인도 위

험 평가를 통과하는 가장 싼 방법이다. 국내 대기업은 크레딧 조달을 단년도 구매에서

10년 선구매 포트폴리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때, 구매 연합이 공개한 최소 인도량·

대체 크레딧 조항을 계약서 초안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공급 규모를 품질로 착각하는 것이다. 연 80만 톤은 큰 숫자지만, 생

물 기원 포집은 에탄올 생산이 계속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그 자체의 배출 논쟁이 따

라온다. 또 국제표준 반려를 '크레딧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징후로 읽는 것도 과잉 해석

이다. 반려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의견을 반영해 재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출처: Trellis (미국, 2026-09) — How Google and others got CFOs to say "yes" on carbon

removal · ESG Today (국제, 2026-09) — ADM Enters Carbon Removal Market with Over 800,000

Ton-per-year Capacity · ESG Dive (미국, 2026-09) — Vaulted Deep gets $35M debt deal to

expand bio-waste CDR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BHP·아마존, 저탄소 구리도 '인증서'로 거래…

실물 없이 Scope 3 감축성과 산다 · ESG Dive (미국, 2026-09) — ISO draft net-zero standard

doesn't pass initial vote · Trellis (미국, 2026-09) — ISO members send net-zero draft back for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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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후 재원이 물러난 자리 — 개발금융기관은 약정을 늘리고, 싱

가포르의 가족 자본은 위험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난 호에 미국 정부가 끊거나 동결한 보조금 1,770억 달러의 지도를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우려 하는지가 보였다.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

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 기후 목표를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미 6월 기후 공

동편익 사업의 재원 목표를 내려놓았고, 미국은 지난 1년 사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40억 달러를 약

정했던 녹색기후기금을 포함해 30개 넘는 국제기구에서 빠졌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약속했고 미국은 두 은행의 최대 출자국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나라

별 개발금융기관이 움직였다.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자본의 40%인 최소 80억

파운드를 기후 기회에 쓰고 그중 25%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에 두겠다고 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는 기후·적응 재원 약정을 100억 달러로 늘렸고, 일본은 2024년 녹색기후기금

에 11억 달러를 추가로 냈다. 캐나다는 개발금융기관에 20억 캐나다달러를 추가 승인했고, 이 기관

은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기후 펀드와 공동 투자 협약을 맺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민간 투

자자에게 혼합 자본증권을 2024년 7억 5,000만 달러, 지난해 5억 달러 발행해 자본 기반을 넓혔

다. 같은 시기 싱가포르에서 열린 임팩트 주간에서는 다른 종류의 자본이 목소리를 냈다. 한 가족

사무소 대표는 "위험이 있는 곳에 자본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한 곳에 좋은 거래가 있다"고 했고,

테마섹의 담당자는 위험을 피하지 않되 식별하고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며, 부족

한 것은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 다시 돌아 나올 출구라고 말했다.

한 해운 가문 기업의 대표는 가족 자본은 유동성 기한이 없어 복잡한 지역과 구조를 견딜 수 있다고

했다. 혼합금융 연구기관 컨버전스는 이 흐름에 조건을 달았다. 혼합금융을 키우는 가장 싼 개혁은

새 돈이 아니라 공개라는 것이다. 29개 다자·개발금융기관이 수십 년 치 대출 부도 데이터를 공개

하자 신용평가사가 다자개발은행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생각보다 낮다고 재평가했고, 등급을 해치

지 않고 6,000억~8,000억 달러를 더 빌려줄 여력이 있다고 추산했다. 노르웨이 개발금융기관의 새

대표는 정부 출자로만 운영돼 지분 투자 비중이 70%라며, 혼합금융은 다른 개발금융기관끼리 돈

을 섞는 수단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수단일 때만 쓸모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영국·네덜란드·싱가포르·태국·아랍에미리트·한국 등 7개

나라 16개 매체가 아시아개발은행·미주개발은행의 기후 목표를 다뤘다. 이번 주 개발금

융 관련 분석은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한 곳에서만 사흘 동안 네 편이 나왔다.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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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사점 — 녹색기후기금 본부가 인천 송도에 있다는 사실은 이번 흐름에서 한국의

자리를 보여준다. 미국이 40억 달러 약정을 남긴 채 빠진 기금에 일본은 2024년 11억 달

러를 더 냈다. 한국은 기금을 유치한 나라로서 약정 규모와 공동투자 방식이 다시 주목받

을 수밖에 없다. 국내 임팩트 투자사와 사회적금융기관에게는 다른 기회도 열린다. 영국·

일본·캐나다의 개발금융기관이 민간 공동 투자자를 찾고 있고, 싱가포르의 가족 자본은

아시아 안에서 위험을 나눌 상대를 찾는다. 공동 투자 상대로 인정받으려면 컨버전스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부도율·손실률·임팩트 성과 데이터를 먼저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층 — 누가 첫 손실을 떠안는가: 다자개발은행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자본 구조의 층

(개발금융기관 약정 · 싱가포르 가족 자본 · 공개 개혁)

왜 중요한가. 다자개발은행의 양허성 대출과 보증은 신흥국 기후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

가 들어오기 전 위험을 덜어 주는 바닥층이다. 이 층이 흔들리면 태양광과 지속가능 농업

사업의 자본 비용이 오르거나 아예 자금이 끊긴다. 이번 주 소식들은 그 바닥층을 누가

대신 깔지에 대한 세 가지 답이다. 나라별 개발금융기관이 비율 약정을 늘리는 답, 유동

성 기한이 없는 가족 자본이 위험을 떠안는 답, 그리고 이미 가진 데이터를 공개해 위험

을 실제보다 크게 보는 착시를 걷어 내는 답이다. 세 번째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정치적 지지와 안정적 출자를 가진 개발금융기관이다. 노르웨이처

럼 국민총소득의 1%를 원조에 쓰는 나라의 기관은 오히려 선택지가 늘었다. 인내 자본

을 가진 아시아 가족 자본도 승자다. 경쟁자가 빠진 시장에서 좋은 조건의 거래를 고를

수 있다. 패자는 미국 출자에 크게 기대던 지역 개발은행과, 그들의 보증을 전제로 사업

을 설계한 신흥국 개발사다. 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도 패자가 된다. 신용평가사

의 재평가가 보여주듯, 공개하지 않으면 시장은 위험을 실제보다 높게 매긴다.

한국 적용. 녹색기후기금 본부가 있는 인천 송도를 무대로 공동 투자 상대를 찾으려면,

국내 사회적금융기관과 임팩트 투자사는 2026년 결산부터 최소한 포트폴리오의 부도율

과 회수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공개 자료 한 장이 필요하다. 개발금융기관과 함께 들어가

는 공동 투자에서 국내 투자사가 맡을 수 있는 층이 어디인지(선순위·후순위·보증) 미리

정해 두면 협상 속도가 달라진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족 자본의 인내를 무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테마섹 담당자가 지

적했듯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펀드가 모이지 않는다. 또 나라별 개발금융기관의 약

정 확대를 다자개발은행의 공백을 메우는 규모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개발은행

한 곳의 1,000억 달러 약속에 비하면 이번 주 발표들은 한 자릿수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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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09) —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rally private climate

capital as US threatens multilateral banks · ImpactAlpha (미국, 2026-09) — As US retreats,

Asia's investors take the lead on climate financing · ImpactAlpha (미국, 2026-09) — Disclosure:

The low-cost reform to scale blended finance · Impact Investor (유럽, 2026-09) — Norfund:

Staying the course in a volatile environment

재단의 시계가 빨라진다 — 원금을 다 쓰겠다는 재단, 5억 달러 사업을

접은 재단, 18조 달러 유산을 기다리는 비영리

미국 재단들이 돈을 쓰는 속도를 두고 한 주 사이에 서로 다른 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총자산 5,460

만 달러의 월리스 글로벌 펀드는 기부금 원금 전체를 민주주의 운동, 기후 정의, 대기업 책임 추궁

에 쓰겠다고 발표하고, 최근 15개월 동안 이미 2,400만 달러를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미국

재단들에게 법정 최소 지출률 5%를 넘어 최소 10%, 경우에 따라 100%까지 쓰라고 요구했다. 한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미국 재단 144곳의 2024년 지출률 중앙값은

5.1%였고, 10% 미만인 재단들이 10%를 썼다면 그해 234억 달러가 더 자선 목적에 갔을 것이다.

같은 주 게이츠재단은 반대 방향처럼 보이는 전환을 확인했다.

2016년부터 약 5억 달러를 들여 22억 달러의 복지 급여 연결과 저임금 노동자 10만 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이끌었다고 자체 추산한 미국 내 빈곤 완화 사업을 지난해 조용히 종료하고, 다른 자선가

들과 함께 7년간 10억 달러를 투자·보조금 혼합 기구에 넣어 인공지능 도구로 개인이 급여를 찾고

신용을 정리하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바꿨다. 재단 측은 복잡한 정책 싸움 대신 데이

터 기반 문제 해결로 돌아가는 것이라 설명했고, 비판자들은 빈곤처럼 복잡한 문제는 인내 자본이

필요하며 기술로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돈이 빠져나가는 쪽의 숫자도 나왔다.

기업의 인권 침해에 맞서는 시민단체를 조사한 국제 설문에서 이들 단체는 2024년 이후 평균 40%

의 재원을 잃었고, 8곳 중 1곳은 새 재원이 없으면 문을 닫는다고 답했다. 87개 단체에서 450개 넘

는 상근 일자리가 사라졌고, 재원 삭감의 절반 가까이가 용도 제한 없는 재원이었다. 공급망 실사

의무법이 늘어나는 바로 그때 그 법을 현장에서 작동시킬 조직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사회혁신 저널은 9년 전 예측했던 세대 간 부의 이전이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미국 자선단체가 받

은 유증 기부는 2025년 약 620억 달러로 10년 전의 두 배가 됐고, 2048년까지 124조 달러가 이전

되면서 최대 18조 달러가 자선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유언장을 가진 미국인은

24%로 2022년 33%에서 오히려 줄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재단의 지출률과 원금 소진을 다룬 기사는 미국·영국 5개 매체의

6건으로 아직 작다. 대신 이번 주 사흘 사이에 재단 원금 소진, 대형 재단의 사업 종료, 인

권단체 재원 40% 감소, 유증 기부 620억 달러라는 네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매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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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사점 —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기부문화심포지엄에서 국내 연구진은

20대 기부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인건비·행정 같은 간접활동 비용을 수용하는 정도가 통

계적으로 뚜렷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논쟁이 '얼마나 빨리 쓰느냐'라면, 한

국의 논쟁은 아직 '무엇에 쓰도록 허락하느냐'에 머물러 있다. 해외 인권단체 설문에서 삭

감의 절반이 용도 제한 없는 재원이었다는 점을 보면, 한국의 재단과 기업 사회공헌이 제

한 없는 재원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현장 조직의 생존에 더 직접적이다. 초록우

산이 9월 23일 공익목적투자 기금을 만든 것처럼 국내 공익법인이 원금 일부를 투자로

돌리는 실험도 시작됐다.

🔒

심층 — 재단 자본의 두 갈래: 지금 다 쓰는 쪽과 도구에 거는 쪽 (월리스 원금 소진 ·

게이츠 5억 달러 사업 종료 · 인권단체 재원 40% 감소)

왜 중요한가. 재단의 자산은 임팩트 생태계에서 가장 인내심 있는 돈이다. 이번 주 소식

은 그 인내가 두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은 시간을 줄여 지금의 위기에

원금을 쏟는 쪽이고, 다른 쪽은 사람을 지원하던 돈을 기술 도구로 옮기는 쪽이다. 두 선

택 모두 정당한 논리가 있지만, 둘 다 현장 조직의 운영비에 쓰이는 제한 없는 재원을 줄

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권단체 설문에서 삭감의 절반이 제한 없는 재원이었다는

점이 그 증거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운동 인프라와 소송·조직화를 하는 단체다. 원금 소진 재단의 돈이

그쪽으로 간다. 인공지능 기반 급여 연결 도구를 만드는 기술 조직도 승자다. 대형 재단

과 여러 자선가의 10억 달러가 그쪽으로 향한다. 패자는 지역 단위 빈곤 완화와 옹호 활

동을 해 온 기존 수혜 단체들이다. 사업이 종료되면서 연장되지 않는 보조금과 정리 보조

금만 받았다. 남반구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도 패자다. 이들은 기업 피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재원 삭감을 가장 크게 겪었다.

한국 적용. 국내 재단과 기업 재단은 2026년 예산 편성 때 전체 배분액 가운데 용도 제한

없는 운영 지원의 비율을 먼저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 확인

된 20대 기부자의 간접비 수용도는 모금 기관이 운영비의 필요를 숨기지 않고 설명할 근

거가 된다. 공익법인이 원금 일부를 공익목적투자로 돌릴 때는 회수금이 다시 배분 재원

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정관에 명시해야 기부자 신뢰를 지킬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원금 소진을 곧 더 많은 임팩트로 보는 것이다. 소진은 영구적인 재원

을 한 세대에 몰아 쓰는 선택이라, 다음 위기에 쓸 돈이 사라진다. 인공지능 전환도 마찬

가지다. 한 자선 매체는 자선단체의 79%가 인공지능을 쓰지만 디지털 전략을 가진 곳은

28%뿐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도구에 거는 돈은 편향된 과거 결

정을 더 빠르게 되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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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09) — Wallace Global Fund to spend endowment, calls on

US foundations to go above minimum payout ·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09) —

Gates closed down a half billion anti-poverty effort and instead banked on AI ·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09) — Funding plummets for human rights groups fighting corporate

abuse · SSIR (미국, 2026-09) — Philanthropy's Missing Trillions, Revisited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 2026-09) — [행사후기]기빙코리아 2026 우리가 말하는 성과, 기부자가 바라는

변화 ·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09) — Philanthropy is building its AI house on sand

사명을 잠근 기업은 어떤 돈을 받아야 하나 — 사회적기업 세계포럼의

선언과, 노동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필라델피아의 지주회사

사회적기업 세계포럼이 23일 사회적금융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제의식은 '구조적 불일치'다. 지금

의 자금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용이거나 보조금에 기대는 자선 조직용으로 설계돼 있

어서, 사명을 정관과 구조로 잠가 두고 잉여의 대부분을 임팩트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은 둘 중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언문은 실제로는 시장 수익률에 가까운 수익과 전통적 위험 기

준을 요구하는 '재무 우선' 투자를 사회적투자라 부르는 관행을 비판하며, 보조금·보증·혼합금융·

상환형 투자를 아우르는 '사회적금융'이라는 더 넓은 틀을 쓰자고 제안했다.

네 가지 우선순위는 사명이 잠긴 사회적기업으로 자금을 돌리고, 장기 임팩트를 우선하는 금융 수

단을 만들고, 투자 관행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심고, 정책으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지원 조직 대표는 "임팩트를 만드는 모든 기업이 사명을 잠근 사회적기업은 아니며, 금융을 설계할

때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더 많은 보조금 신청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자본으로

기업을 옮겨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같은 주 미국에서는 소유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 소개됐다. 필라델피아의 신생 지주회사 셀시우스는 은퇴를 앞둔 사장들로부터 냉난방·전기

설비 업체를 인수해 규모를 키운 뒤 지분 100%를 종업원지주제도로 넘기는 모델이다.

이미 지열 냉난방과 히트펌프 설치 업체, 전기차 충전기와 주택 전기화 공사 업체 두 곳을 인수했

고, 한 가족 사무소가 지분 투자를 했다. 배경에는 사모펀드가 있다. 냉난방 업계 인수합병에서 사

모펀드 비중은 2023년 약 8%에서 2026년 중반 50%를 넘었다. 창업자는 인수 직후 없던 보험과

퇴직연금을 만들고 승진 경로를 만들었으며, 신입 시급은 평균 28달러라고 밝혔다. 미국 종업원지

주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3년 종업원지주 회사 노동자의 퇴직계좌 잔액 중앙값은 8만 500달러로

비교 대상 노동자 3만 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전기공과 설비 기술자가 자신

이 만드는 가치의 일부를 소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영국 14개 매체가 종업원 소유 기업을 22건 다뤘다. 사명을

잠근 사회적기업의 금융 문제는 영국 매체 두 곳에서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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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사점 — 한국에도 같은 불일치가 있다. 9월 22일 서울 코엑스 사회적가치 페스타

에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협동조합에 꾸준한 조합원과 반복 수요, 공공서비스 계

약이 있지만 담보와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에서는 이 힘이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같은 날 내놓은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방안은 초기창업패키지와 기술창업

지원 같은 기존 성장 수단에 사회적기업을 태우는 방식이라, 사명을 잠근 조직이 그 수단

의 수익 기대를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종업원 소유 전환은 국내에서 아직 거의 논의

되지 않지만, 은퇴를 앞둔 소규모 설비·제조 업체의 승계 문제는 한국에서도 크다.

🔒

심층 — 임팩트의 소유권 질문: 누가 돈을 대느냐보다 누가 회사를 갖느냐 (사회적기업

세계포럼 선언 · 셀시우스 종업원지주 지주회사)

왜 중요한가. 임팩트 투자 논의는 대개 '얼마를 넣느냐'에 머문다. 이번 주 두 소식은 질

문을 '어떤 구조로 소유하느냐'로 옮긴다. 선언문은 사명을 잠근 기업에 맞는 자본이 따

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셀시우스는 인수 자금 구조(개인 부채·판매자 금융·지분)를 그대

로 쓰되 출구를 사모펀드 재매각이 아닌 노동자 소유로 바꿨다. 같은 인수 전략이 누구에

게 가치를 남기느냐에서 갈린다. 에너지 전환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이 질문은 더 커진

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후계자 없이 은퇴를 앞둔 사장들이다. 사모펀드 외에 지역 뿌리를

지키는 매각 선택지가 생긴다. 사명 잠금 구조를 가진 사회적기업과 이를 이해하는 인내

자본도 승자다. 선언문이 기준을 분명히 할수록 '임팩트 워싱'과 구분되는 시장이 생긴

다. 패자는 소규모 업체를 묶어 다시 파는 재매각 모델이다. 경쟁 입찰자가 생기면 인수

가격이 오른다. 또 '임팩트 친화적'이라는 말만 붙인 일반 기업도 패자가 될 수 있다. 사

명 잠금 여부를 가려 금융을 설계하자는 제안은 그들을 이 시장에서 분리한다.

한국 적용. 중기부가 2026년 조성하는 모태펀드 기반 임팩트펀드 367억 원의 투자 기준

에 '사명 잠금 여부'(정관상 이익 배분 제한·자산 처분 제한)를 별도 트랙으로 넣으면 선

언문의 제안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중소 제조·설비 업체의 승계 수단으

로 종업원 소유 전환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과

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종업원지주를 곧 좋은 일자리로 보는 것이다. 세제 혜택과 퇴직 자산

효과는 분명하지만, 지주회사가 인수 부채를 갚지 못하면 노동자가 가진 지분의 가치도

함께 흔들린다. 선언문의 '사명 잠금' 기준도 너무 엄격하면 성장 자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사명을 지키는 구조와 자본을 받는 구조 사이의 설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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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oneers Post (영국, 2026-09) — SEWF launches global call to fix 'structural mismatch'

that prevents mission-locked social enterprises from accessing investment · ImpactAlpha

(미국, 2026-09) — Holding company for clean energy contractors in Philadelphia aims to turn

workers into owners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계산 — 유엔여성기구의 3억 개 일자

리, 프랑스 알츠하이머 마을의 정책화 요구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

한 돌봄 시스템 전환' 지역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멕시코 등의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관계자 80여 명이 모였다. 가장 크게 던져진

숫자는 일자리였다. 유엔여성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돌봄 정책의 격차를 메우면 2035년까

지 전 세계에서 약 3억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같은 규모의 건설 투자보다 2~3배

많다. 아시아·태평양에서는 2030년까지 약 23억 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약 9억 명에 이를 전망이다.

논의의 중심에는 '돌봄 도시' 개념이 있었다. 돌봄을 개인과 가정, 특히 여성의 무급 노동에 맡기지

않고 도시 정책과 공간 설계의 중심에 두는 접근이다. 콜롬비아 보고타는 걸어서 닿는 거리 안에 돌

봄자의 교육·창업·상담 서비스와 피돌봄자의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돌봄 블록'을 만들었고, 바르

셀로나는 약 35만 5,000명의 집중 돌봄자를 위한 시립 거점과 돌봄자 카드를 운영했다. 워크숍에

서는 돌봄 수요를 데이터로 파악해 정책과 투자에 반영하도록 돕는 지침도 발표됐다. 같은 주 프랑

스에서는 돌봄 혁신을 공공 정책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가 나왔다.

2020년 문을 연 랑드 알츠하이머 마을은 도서관·미용실·식료품점·식당이 있는 마을 안에서 주민

이 생활하는 모델로, 국립 보건의학연구소 등의 연구에서 삶의 질 개선과 행동 증상 감소, 돌봄자

부담 경감이 확인됐다. 지난 3년 동안 국내외에서 300건 넘는 문의를 받은 이 마을은 21일 성명에

서, 평가를 거쳐 효과가 확인된 실험 기관이 특수성을 잃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

다. 프랑스의 신경퇴행성 질환자는 약 160만 명이고 2050년까지 두 배가 될 수 있다. 상원은 5월

28일 실험적 의료복지 기관의 인가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1독회에서 통과시켰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돌봄 경제와 돌봄 도시를 다룬 기사는 미국·호주·남아공·한국 4

개 나라 9개 매체의 10건이었다. 서울 워크숍에는 11개 나라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

다.

한국 시사점 — 서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세계지

방정부연합 보고서의 돌봄 도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는 점은 한국이 이 논의의 수입국만

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지난 호에 전했듯 국내 통합돌봄은 시행 6개월 동안 '연결할 서

비스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3억 개 일자리 계산이 한국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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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려면 돌봄 인력의 처우와 서비스 공급이 함께 늘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 돌봄 조직이 공급자로 설 자리가 커진다는 뜻이다.

🔒

심층 — 돌봄을 투자 계정에 올리는 방법: 일자리 승수와 제도화 경로 (유엔여성기구

서울 워크숍 · 랑드 알츠하이머 마을 성명)

왜 중요한가. 돌봄은 예산서에서 늘 비용 항목이었다. 이번 주 두 소식은 돌봄을 투자 항

목으로 옮기려는 두 개의 논리를 제시한다. 하나는 거시적 계산이다. 같은 돈을 건설보다

돌봄에 쓰면 일자리가 2~3배 더 생긴다는 승수 논리다. 다른 하나는 미시적 증거다. 알

츠하이머 마을처럼 평가를 거쳐 효과가 확인된 모델을 실험 단계에 가두지 말고 제도로

옮기라는 요구다. 앞의 것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언어라면, 뒤의 것은 복지 행정을 설

득하는 언어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묶어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이다. 돌봄 블

록과 돌봄 마을 모델은 모두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 모으는 공급자를 필요로 한다. 돌봄

수요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도 승자다. 패자는 시설 중심의 기존 요양 모델이다. 마을 모

델은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려 한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없이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정책도 실패한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조건이 빠지면 계산은 성립하지 않

는다.

한국 적용. 광주형 커뮤니티케어가 국제 사례로 소개된 2026년 9월, 국내 지방정부와 사

회적협동조합이 할 일은 효과를 측정한 데이터를 한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프랑스 마

을처럼 연구기관과 협약해 삶의 질과 돌봄자 부담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 통합돌

봄 사업의 지속 예산을 요구하는 순서가 설득력이 크다.

놓치기 쉬운 함정. 3억 개라는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 격차를 모두

메웠을 때의 추정치이고, 재원 조달 방식은 따로 풀어야 한다. 마을 모델도 모든 지역에

복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성명이 요구한 것은 획일적 확산이 아니라 특수성을 유지

한 제도화다.

출처: 이로운넷 (한국, 2026-09) — "돌봄에 투자하면 일자리 3억개"…유엔여성기구가 던진 해법 ·

SilverEco (프랑스, 2026-09) — Alzheimer : le Village Landais appelle à "faire de l'innovation

sociale une véritable politique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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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다음의 첫 설계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임팩트펀드 367억

원, 연 1,500억 원 보증

지난 몇 호에 걸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만든 근거와 남긴 빈칸을 따라왔는데, 이번 주 그 빈칸을

채울 첫 설계도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축으로

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중앙·지방정부가 5년 기본계획과 1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평가하

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정책센터를 함께 두는 구조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로 흩어져 통계조차 통합 관리되지 못했는

데, 이를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로 모으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같은 '기본법-대통령 소속 위원회-범정부 체

계' 구조의 선례다. 정책센터는 통합 통계와 플랫폼을 만들고 지방정부 합동평가 지표도 새로 만든

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027년부터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도약 단계의 기후테크·소셜벤처에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우선 배정한다. 자금줄도 새

로 짰다.

2026년 모태펀드 기반 임팩트펀드 367억 원을 조성하고 연 1,500억 원 규모의 임팩트보증을 공급

하며, 소상공인진흥기금 전용자금 200억 원을 신설해 지역신보 특례보증과 연계한다. 기본법으로

생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공동사업도 판로 지원에 들어갔고, 국무회의

의결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앞서 8월 말에는 한국사회가치연대

기금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례보증 협약을 맺어 새마을금고가

3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375억 원의 금융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기로 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국내 11개 매체가 '사회연대경제'를 38건 다뤘다. 이번 발표는 기

본법 제정 이후 정부 두 부처가 같은 날 내놓은 첫 실행 계획이다.

한국 시사점 —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중기부의 367억 원 임팩트펀드는 서

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위원회는 '누가 조정하는가'에, 펀드와 보증은 '돈이 어디로 가는

가'에 답한다. 두 설계가 같은 날 나왔다는 것은 좋은 출발이지만, 성장형 방안이 겨냥하

는 것은 창업 초기와 도약기가 뚜렷한 기업이라 협동조합·자활기업처럼 성장 곡선이 다

른 조직은 보증과 우선구매 쪽에 기대게 된다. 지방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무엇이 들어가

느냐가 실제 지역 예산을 움직이는 지점이다.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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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행안부 범정부 추진체

계 · 중기부 성장형 방안 · 375억 원 특례보증)

왜 중요한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쪼개짐이었다. 부처마다 인증과 지원

기준이 다르고 통계가 따로 놀아, 같은 조직이 여러 창구를 돌며 서류를 냈다. 대통령 소

속 위원회와 통합 통계는 이 쪼개짐을 푸는 장치다. 동시에 중기부의 방안은 사회연대경

제기업을 기존 벤처 지원 수단에 올려 성장 속도를 높이려 한다. 조정의 틀과 성장의 수

단이 함께 나온 것은 기본법 이후 처음이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성장 단계가 분명한 소셜벤처와 기후테크 기업이다. 전용 트랙과 기

술창업지원 우선 배정의 직접 수혜자다. 마을기업·자활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

면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문이 열린다. 패자가 될 수 있는 쪽은 성장보다 지속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과 돌봄 조직이다. '성장형'이라는 정책 용어가 예산의 기준이 되

면, 느리게 오래 가는 조직은 지원 경쟁에서 밀린다. 또 위원회가 생겨도 부처별 예산이

그대로면 조정은 이름에 그친다.

한국 적용.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은 2027년 첫 기본계획이 쓰이기 전에 '성장형'과 별

개로 '지속형' 조직의 성과 지표 초안을 만들어 정책센터에 제안할 수 있다. 중기부 임팩

트보증 연 1,500억 원의 심사 기준에 조합원 수와 반복 계약 같은 협동조합의 사업 기반

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기본계획이 생기면 재원도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 호까지

확인했듯 기본법은 체계 구축의 근거를 담았지만 재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

숫자들도 대부분 기존 수단의 전용 트랙과 보증이다. 새 돈이 얼마인지와 기존 돈의 이름

표가 바뀐 것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출처: 이로운넷 (한국, 2026-09) — '사회연대경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한다 · 라이프인 (한국, 2026-08)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새마을금고·신보중앙회와 손잡고 사회연대경제조직 375억원 지원

돈의 모양을 바꾸는 세 실험 — 가치금융신협 추진, 사회복지법인의

첫 공익목적투자, 1,432명의 통화 기록

정부가 제도의 틀을 그리는 사이 민간에서는 돈이 흐르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실험 세 가지가 같

은 주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큰 구상은 가칭 가치금융신협이다. 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코엑스

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설립 방향을 공개했다. 공동추진위원장은 가치

기반은행이 현재 47개국 74곳, 이용 고객 5,000만 명 이상으로 커졌다며, 국내에는 시민과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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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사용처를 고르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사회주

택·의료돌봄·분산형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거르는 여신 기준을

만들며, 자금이 간 사업과 성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립동의자 1,000명과 출자금 10억 원을 1차 목표로, 11월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창립총회를 여

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의 필요는 구체적이었다. 사회주택 분야는 70억여 원의 기금으로 533호

공급과 약 60건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했지만 건설자금 회수에 3~5년, 보증금 대출은 길게는 10년

이 걸려 신규 사업이 막혔다며 "70억 원이 700억 원으로 이어질 제도권 금융"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발전은 1MW 발전소에 12억~13억 원이 드는데 조합원 출자로 자본을 모으는 구조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실험은 초록우산이다. 1948년 설립된 아동복지기관이 임팩트스

퀘어·루트임팩트와 협약을 맺고 가칭 '아동임팩트기금'으로 가족돌봄아동, 자립준비청년, 이주배

경아동, 디지털 마음건강 분야의 소셜벤처에 투자한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목적투자에 나서는 첫 사례로, 8월 11일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았고 회수금

이 다시 기금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다. 세 번째는 사회연대은행의 관계형 금융 기록이다. 카카오

뱅크와 함께한 사업에 올해 4~7월 신청한 1,432명의 93.7%가 소득이 있었고 월 소득 중앙값은

250만 원, 채무 중앙값은 5건 2,662만 원이었다. 빚의 원인은 가족 부양과 채무 이전이 22.6%, 생

계비 누적 21.8%였고, 과소비·투자·도박은 8.2%였다. KAIST 연구팀이 전화 면접 375명분을 분

석하니 전체 통화의 43.0%에서 신청서에 없던 사정이 새로 확인됐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국내 매체 2곳이 공익목적투자·가치금융·관계형 금융을 7건 다뤘

다. 이번 주 세 기관의 발표는 모두 9월 22~23일 이틀 사이에 나왔다.

한국 시사점 — 세 실험은 같은 문제를 다른 층에서 푼다. 가치금융신협은 예금과 여신이

라는 금융기관의 층을, 초록우산은 공익법인 자산 운용의 층을, 사회연대은행은 심사라는

층을 바꾸려 한다. 올해 카카오뱅크와 사업을 함께한 사회연대은행이 2003년 이후 금융

취약계층 7,286명에게 담보 없이 728억 원을 지원한 기록은 관계형 심사가 작은 규모에

서는 작동한다는 증거다. 이제 질문은 규모다. 가치금융신협의 1차 목표 출자금 10억 원

은 사회주택 현장이 말한 700억 원과 거리가 멀다.

🔒

심층 — 점수가 만들지 못하는 정보를 누가 기록하는가: 관계형 금융이 제도가 되는 조

건 (가치금융신협 · 초록우산 아동임팩트기금 · 사회연대은행 1,432명)

왜 중요한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금융취약계층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는 기존 금융이

그들의 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반복 수요와 조합원 기반, 채무자의 회복

행동은 신용점수와 담보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주 세 실험은 그 보이지 않는 정

21



보를 기록해 금융 판단에 넣으려는 시도다. 사회연대은행 연구에서 통화의 43%가 신청

서에 없던 사정을 드러냈다는 숫자는 그 정보의 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오랜 관계와 기록을 가진 중간 조직이다. 그들의 기록이 곧 심사 자

산이 된다. 아동 관점 투자 기준을 가진 복지기관도 승자다. 직접 사업 경험이 투자 판단

의 전문성으로 바뀐다. 패자는 점수 중심 심사만으로 포용금융을 설계한 기관이다. 금리

를 낮추고 문턱을 낮춰도 '왜 빚이 생겼는지'를 보지 못하면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관계형 금융도 패자다. 사람의 판단에만 기대면 확장할 수 없다.

한국 적용. 사회연대은행이 공개한 1,432명 통계처럼, 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는 11월

창립총회 전에 첫 여신 기준과 함께 '관계 정보' 기록 양식을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행정안전부가 9월 22일 예고한 정책센터의 통합 통계에 이 관계 정보 항목을

넣도록 제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록우산 사례 이후 공익목적투자를 검토하는 다

른 사회복지법인은 2026년 8월 정관 변경 인가라는 선례를 활용하되, 투자 판단을 외부

운용사에만 맡기지 말고 자기 분야의 영향 기준을 먼저 문서화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함정. 관계형 심사를 '더 너그러운 심사'로 오해하는 것이다. 전국협동조합

협의회 대표의 말처럼 필요한 것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이 보지 못한 수

익 구조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대화 분석에 인공지능을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연구

팀이 강조했듯 설명 방식은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면 새로운 차별이 된다.

출처: 라이프인 (한국, 2026-09) — (가칭)가치금융신협 추진위, 'SOVAC 2026'서 설립 방향·현장 수요

공유 · 라이프인 (한국, 2026-09) — 초록우산, '아동임팩트기금' 조성해 아동·청소년 위한 사회적 투자

나선다 · 라이프인 (한국, 2026-09) — "관계형 금융이 포용을 만든다"...사회연대은행,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서 소개

99개사의 감축 수단표 — 효율과 재생전력은 80%에 가깝고, 공급망

실측 데이터는 4%에 멈춰 있다

국내 한 ESG 전문 매체가 주요 대기업 99개사의 탄소감축 전략을 공개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22일

내놨다.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에너지효율(80.8%, 80개사)과 재생전력(78.8%, 78개사)이었다. 차

이는 그다음에서 났다. 전기화는 53.5%, 공급망 탈탄소 43.4%, 소재순환과 포트폴리오 탈탄소가

각 38.4%, 연료전환 25.3%였고, 저탄소·청정수소는 20.2%, 탄소포집·활용·저장은 11.1%로 낮

았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전자·배터리 8개사는 효율과 재생전력이 모두 100%였고 소재순환과

공급망 탈탄소가 87.5%였다. 화학·소재·철강 6개사는 소재순환까지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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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은 자체 사업장보다 대출·투자 자산을 바꾸는 포트폴리오 탈탄소가 두드러져 은행·금융지

주 90.9%, 보험 77.8%, 증권·카드 71.4%였다. 실행 단계도 달랐다. 에너지효율은 100%가 운영

·실행 단계였지만 탄소포집 사업은 63.6%가 실증·파일럿에 머물렀고, 분석팀은 '운영 중'이라는

분류가 곧 상업 운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분석이 공급망 탈탄소를 43.4%로 셌다면,

그 공급망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같은 주 나온 국제 보고서가 답한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

코바디스와 컨설팅사 커니가 17일 발표한 탄소행동보고서는 최근 1년 탄소관리 평가를 받은 5만

6,000개 기업을 분석했다.

스코프 1·2 배출량을 보고한 기업은 56%, 추정치로 스코프 3까지 보고한 기업은 40%였지만, 협

력사에서 직접 받은 1차 데이터로 스코프 3을 산정한 기업은 4%뿐이었다.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쓰는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 중앙값은 스코프 1·2의 2.5배였고 검증된 데이터를 쓰는 기업은 6.8

배여서, 추정치에 기대는 기업이 공급망 배출을 최대 2.7배 낮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 공급망 네

트워크에서 배출량 상위 10% 기업이 전체 배출의 95%를 차지했고, 이들은 평균 72개 구매기업과

거래하고 있었다. 검증된 협력사 데이터를 가진 기업은 협력사와 공동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14배

높았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스코프 3 배출을 다룬 기사는 한국·일본·독일·프랑스·인도 등

15개 나라 36개 매체의 100건에 이르렀다. 공급망 배출의 정확도 문제는 이번 달 가장

넓게 퍼진 공시 주제 가운데 하나다.

한국 시사점 — 99개사 분석에서 반도체·전자·배터리 업종의 공급망 탈탄소 비율이

87.5%로 높게 나온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에코바디스 보고서의 4%라는 숫자와 겹쳐 보

면 다른 질문이 생긴다. 국내 대기업이 공급망 탈탄소를 전략에 넣었다는 것과, 협력사의

실측 데이터로 배출을 계산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삼성·LG·SK처럼 공급망이 긴 대기

업이 각자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같은 협력사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만들게 된다.

에코바디스 네트워크에서 고배출 협력사 한 곳이 평균 72개 구매기업과 거래한다는 점을

보면, 그 한 곳의 데이터를 검증할 때 여러 구매기업이 같은 데이터를 쓸 수 있다. 협력사

데이터를 업종 단위로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비용을 가장 크게 줄인다.

🔒

심층 — 전략표와 장부 사이의 거리: 감축 수단을 가졌다는 것과 공급망을 잰다는 것

(국내 99개사 분석 · 에코바디스 5만 6,000개 기업 보고서)

왜 중요한가. 기업의 탄소 전략은 대부분 수단의 목록으로 발표된다. 효율, 재생전력, 전

기화, 공급망 탈탄소. 이번 주 두 분석은 목록과 실제 측정 사이에 큰 거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공급망 배출이 기업 전체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서, 추정치에 기대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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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최대 2.7배 낮게 볼 수 있다. 전략을 세웠다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가장

큰 배출원을 제대로 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협력사의 실측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구매기업이다. 검증된 데이터

를 가진 기업은 구매 기준에 탄소를 반영할 가능성이 6.5배 높았고, 그만큼 감축 성과를

먼저 만든다. 배출 상위 10%의 협력사도 역설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데이터

가 검증되면 평균 72개 고객이 같은 데이터를 쓴다. 패자는 업종 평균값으로 공급망 배

출을 계산해 온 기업이다. 규제와 평가가 실측을 요구하면 배출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

럼 보이게 된다.

한국 적용. 한국반도체산업협회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같은 업종 단체는 2026년 안에

회원사가 함께 쓰는 배출 계산 창구를 열고, 부품·소재 공급사가 한 번 제출한 숫자를 여

러 고객이 공유하는 규칙을 먼저 합의할 수 있다. 이 창구의 첫 참여 후보는 99개사 분석

에서 공급망 감축을 전략에 적은 43곳이다. 금융지주는 포트폴리오 탈탄소 비율이

90.9%로 높은 만큼, 대출 기업의 스코프 3 산정 방식이 실측인지 추정인지를 여신 심사

자료에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수단의 개수로 기업을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팀도 밝혔듯 이 자료는

성과 평가나 순위가 아니다. 탄소포집을 '운영 중'이라 적은 기업이 상업 운전을 하는 것

은 아니다. 또 실측 데이터로 바꾸면 배출량이 늘어나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내부에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더 정확한 숫자가 오히려 평판 위험이 된다.

출처: 임팩트온 (한국, 2026-09) — 【기획】국내 대기업 99개사 탄소감축 전략① - 효율·재생전력은

기본값…업종별 감축수단은 달랐다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스코프 3 배출, 실제 협력사 데이터

쓰는 기업 4%…에코바디스 보고서

2030 의제의 목표 셋 중 둘이 속도를 못 낸다. 유엔이 18일 뉴욕에서 연 행사에서 공개한 점검에

따르면 추적 가능한 139개 세부 목표 가운데 제 궤도에 있거나 적당히 나아가는 것은 36%뿐이고,

49%는 너무 느리며 15%는 2015년 기준보다 오히려 뒤로 갔다. 공적개발원조는 2025년 23% 줄

었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간 재원 부족은 약 4조 달러로 추산된다. 반면 베냉은 2021년 아프리

카 최초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채권을 발행한 뒤 5년 만에 안전한 식수 접근률을 40%에서

80%로 끌어올렸다.

출처: Diario Responsable (스페인, 2026-09) — La Agenda 2030 entra en su recta final con dos

de cada tres metas lejos del ritmo necesario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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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투자가 사모시장을 넘어 상장시장을 겨냥한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성평등 투자 연합 회의에

44개국 270명이 모였다. 개발금융기관과 다자기구는 2027년까지 성평등 펀드와 투자에 200억 달

러를 추가로 모으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후원 기관은 14곳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논의는 14조

9,000억 달러의 사모자본에 집중됐지만 상장시장에는 약 270조 달러가 있다. 2018년 30억 달러로

시작한 목표는 6년 만에 열 배를 넘겼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09) — Gender-lens investors look to scale capital in public

markets

뉴욕주가 첫 ESG 일반보증채를 팔았다. 뉴욕주 감사관실이 3억 1,890만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성

채권 발행을 마쳤다. 유권자가 승인한 채권법에 따라 깨끗한 물과 공기, 교통, 학교, 녹색 일자리 사

업에 쓰인다. 연방 정부가 기후 재원에서 물러나는 동안 주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같은 사업을 이

어 가는 모습이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09) — New York Raises $319 Million in Inaugural ESG Bond

Offering

이번 호 전망 없음 — 이번 호 주제에서 판정 기준과 날짜를 함께 세울 수 있는 후보가 없

었다

① 말을 줄이는 기업과 기록을 늘리는 기업은 같은 기업이다

이번 주 가장 눈에 띈 숫자는 79였다. 미국 대기업 79곳이 한 해 사이 기후 목표를 내려놓았다는 하

버드 데이터는 반ESG 공세가 실제로 효과를 냈다는 증거처럼 읽힌다. 그런데 같은 기업 집단에서

외부 검증을 받은 비율은 74%까지 올랐고, 보고서 발간을 보도자료로 알린 비율만 절반으로 줄었

다. 두 숫자를 함께 놓으면 이번 주의 진짜 이야기는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다. 기업은 대중을 향한

목소리를 줄이고, 투자자와 감사인을 향한 기록을 늘리고 있다.

이번 호 전망05

편집장의 글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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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같은 주에 보고서 항목은 61% 줄이면서 광고 문구에는 증거를 요구한 것도 같은 방향을 가

리킨다. 말의 값은 오르고 증명의 값은 내려가는 중이다. 이 변화는 임팩트 조직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발표하고 캠페인을 여는 데 얼마를 썼고, 그 목표를 검증받을 수

있는 숫자로 만드는 데 얼마를 썼는가. 앞의 것이 줄어들 때 뒤의 것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보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증명할 수도 없게 된다.

② 물러나는 돈과 다가오는 돈 사이의 이음새

공적 재원의 후퇴는 지난 몇 호에 걸쳐 이어진 이야기이고 이번 주에도 계속됐다. 미국은 지역 개발

은행의 기후 목표까지 압박했고, 인권단체의 재원은 2024년 이후 평균 40% 줄었으며, 대형 재단

은 5억 달러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같은 주에 다가오는 돈도 분명히 보였다. 영국·일본·캐나다의

개발금융기관이 약정을 늘렸고, 싱가포르의 가족 자본이 위험 쪽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탄소 제거

구매 기업들은 10년 계약으로 4,000만 톤을 묶었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임팩트펀드와 보증을 설계했고, 복지기관이 처음으로 원금의 일부를 투자에 돌

렸다. 문제는 물러나는 돈과 다가오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러나는 것은 대개 보조금과

양허성 대출, 용도 제한 없는 운영비처럼 위험을 먼저 떠안던 돈이다. 다가오는 것은 계약과 출구와

데이터를 요구하는 돈이다. 이 둘 사이의 이음새를 누가 만들 것인가가 지금 생태계의 가장 큰 질문

이다. 컨버전스가 말한 '공개'가 그 이음새의 가장 싼 재료다. 이미 가진 부도율과 성과 데이터를 공

개하면 다가오는 돈이 위험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③ 한국의 설계도에 빠져 있는 한 줄

이번 주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오랜만에 설계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367억 원 임팩트

펀드, 연 1,500억 원 보증, 그리고 민간의 가치금융신협과 공익목적투자 기금까지. 그런데 이 설계

도들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으로 빠진 한 줄이 보인다. 무엇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인가다. 정부 방안

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만 그 돈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는 아직 정

하지 않았다. 사회연대은행의 1,432명 기록과 KAIST의 통화 분석이 보여주듯, 점수가 만들지 못하

는 정보는 기록으로만 제도가 된다. 해외에서 이번 주 가격을 받은 것도 선언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

터와 계약서였다. 기본계획이 쓰이기 전, 정책센터가 통합 통계를 설계하는 지금이 그 한 줄을 넣을

시기다.

한국의 임팩트·사회연대경제 업계가 이번 주에 스스로 물어볼 것은 세 가지다. 우리가 발표해 온

목표 가운데 외부 검증을 견딜 숫자는 몇 개인지, 물러나는 재원을 대신할 돈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공개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곧 쓰일 기본계획의 성과 지표에 우리 조직의 일이 이름을

가진 자리로 들어가 있는지. 세 질문 모두 말보다 기록의 문제다.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6



2026년 10월 1주 · 전문가판

27


